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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국제통상환경은 지구촌이 이제 하나의 시장으로 형성되면서 일국의 통상정책이나

기업 경영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그 중에 우리 삶의 전체를 바꾸는 정보통신기술과 제조

업의 산업간 융복합과 신기술을 활용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게 하였으면 유수의 글

로벌 기업들은 드론,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새로운 산업기술과 혁신적

인 서비스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에게 더 나는 서비스와 가치를 제공하면서 경쟁력을 강화

하고 있다.

드론 물류산업은 서비스산업의 전략산업으로 등장하면서 기업 서비스로 부터 고객생활

서비스에 이르는 스마트 디바이스 서비스를 구현하는 Zero Effort 산업으로 진화하면서 제

품경쟁력 강화 이상으로 드론산업의 역할이 기업경쟁력을 넘어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드론(drone)은 1916년 미국은 Aerial Target project의 일환으로 1930년 군사용 무인항공

기(Unmanned Aerial Vehicles : UAV) 이름으로 주로 무인정찰과 군사용으로 사용되기 시

작하여, 이제는 미디어, 재난탐사, 방송제작, 건설, 산불진화, 보안, 항공측정, 음식배달, 물

류 등 다방면 영역까지 그 활용범위가 확장되고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2016년 다보스 경

제포럼의 제4차 산업혁명의 주제하에서도 드론의 상용화가 새로운 스마트경제의 주요한

분야로 논의 되고 있는 산업이다.1)

미국은 아마존과 구글을 앞세워 정보통신기술에 융합지식을 접목하여 드론을 다양한 물

류유통 서비스에 활용하면서 드론배송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있고, 중국도 세계 소형드론

시장의 70% 점유하고 있는 드론 제조국가로 선두에 있고, 일본정부도 이에 뒤질세라 드

론 택배를 3년 내에 상용화, 드론특구를 지정하는 등 각국들은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위

해 관련 법규들의 재정비, 드론 기술, 생산 및 공급에 따른 인프라 조성, 연구개발 등에

많은 투자와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드론의 상용화를 위하여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부, 산자부, 미래부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국토교통부는

2016년 1월부터 2020년까지 드론활용 8대 유망산업의 상용화를 목표로, 최근 2016년 7월

에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관련 규제들을 정비 하는 등 드론산업에 대하여 적극

적인 지원책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드론산업은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고,

드론 운영에 따른 비행지역, 활용목적 등 아직 드론 관련 규제가 심한 것이 현황이다.

1) 클라우스 슈밥, 제4차 산업혁명, 메가스터티(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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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산업에 활용되는 장단점이 많으나 아직 이에 관련된 명확한 법·제도적 규범 및 기

술적, 운용상 이에 관련된 제반 문제점 들이 해소되지 않아 다양한 분쟁발생의 소지가 다분

히 있다고 본다. 즉, 드론의 활용에 있어 무단탈취, 해킹, 개인의 사생활 보호, 안전에 대한

우려, 비행지역의 규제제한, 피해구제, 분쟁해결방안 등에 관련된 과제 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드론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드론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이

를 활성화하고 선진 경영혁신 등과 조화를 이루어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드론물류산업 활성화에 관련된 분쟁해결방안과 정책적 과제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하

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는 먼저, 드론 물류산업의 현황과 활용사례를 국내·외적으로 살펴보고, 각국

의 드론 물류산업의 정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이를 분석·검토하고, 이어, 드론 물류산업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안에 대한 일반론을 검토하여, 결론에서는 우리나라 드론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으로 지니고 있다.

Ⅱ. 드론 물류산업의 현황 및 활용사례

1. 드론 물류산업의 현황

(1) 세계 드론산업 현황

2014년 세계항공시장 규모는 4,700억 달러인데, 이 중 드론 시장규모는 64억 달러시장

으로 전체시장의 1.1% 불과하지만, 2016년에는 86억 달러 시장으로 2003년~2012년 사이

에 21.9%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개인 및 기업용 드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

년 기준 21%이며, 2015~2020년 기간 동안 연평균 13% 성장하여 2020년에는 약 31억

3,000만 달러 규모에 달할 예상이다.2) 나아가 미국의 방위산업 전문 컨설팅 업체인 틸그

룹은 드론시장 규모가 2023년 115억달러(13조 5000억 원)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다른 컨설팅 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2020년 각 산업 분야에서 드론

활용에 따라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가 150조원에 이를 것이고 내다보고 있다.

또한 틸그룹은 소형 드론시장이 급성장해 전체 시장 규모가 2024년까지 연평균 15%

성장할 것이고 전체 드론시장도 지난해 40억달러(약 4조 8000억원)에서 2024년 147억 달

러 시장규모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고, 우리의 국토교통부에서도 세계 드론시장 성장 전

망을 2015년 39억 달러시장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는 146억 달러 시장으로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Business Insider, “IHS Janes Intelligence Review”, GSV Asset Management; 윤자영, “드론의 현황과 규제완화

정책”-상업용 드론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산업경제, 2016.10,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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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계 드론시장 성장 전망

(단위: 억달러)

년도 2015 2016 2018 2020 2022 2024

금액 39.9 47.3 67.3 97.9 127.1 146.9

※ 자료: 국토교통부

한편, 상업용 민간 드론시장은 2014년 6천만 달러에서 2023년에는 8억8천만 달러 시장

으로 연평균 35% 성장을 전망되고, 일본 아시히 신문은 2023년 세계 드론시장 규모를

1,000억 달러시장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2014년 기준으로 지역별 드론시장

비중은 미국과 유럽이 79% 차지하는 과점형태 인데, 미국(54%), 유럽 (15%), 아태(13%),

중동(12%) 등의 시장 비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상업용 드론을 만드는 제조사는 49개국, 총 247개사로 파악되며 이 중 미국 제조

사가3D Robotics, INSITU, Airware 등 47개사로 전체의 19.0%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

영국이 각각 20개사, 17개사로 8.1%, 6.9% 비중이며 독일과 일본이 각 11개사로 4.5%를

차지하며 그 뒤를 잇고 있다. 중국은 2016년 상반기 기준 업계 1위인 DJI사를 포함하여 총

10개사로 4.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Navionics Korea, Oneseen Skytech, Smart UAV,

Ucon System 등 4개사로 전체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도 같은 비중이다.3)

미국은 드론 업체수가 가장 많고, 군사용 드론시장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

로 상업용 드론시장은 사실상 중국이 독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이 추격전을 벌이는

상황이고 소형 드론을 주로 생산하는 중국 드론제조업체 DJI(Da-Jiang Innovations Science

and Technology)의 시장 점유율은 70%에 달하고, 지난해 매출액만 10억달러(약 1조2000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에선 추정하고 있다.4)

드론산업과 관련한 업계의 공동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연합체 구성도 시도 금년 4월, 3

대 드론 제조기업인 DJI, Parrot, 3D Robotics사 및 GoPro사는 드론제조연합(The Drone

Manufacturers Alliance)을 새로 구성하여 공동으로 상업용 드론시장 확장과 정책에 대응

하기로 하였다.5)

(2) 국내 드론산업 현황

국내 드론시장규모는 아직 미약하지만, 기술면에서는 선진국에 그리 뒤지지 않는다는 평

가다. 2020년에는 6,000억 원 정도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주로 국방과학기

술연구원 등의 정부출연 연구소가 동 산업을 주도하면서, LIG넥스원, 삼성탈레스, 삼성레

즈온 등이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과학기술연구원은 국내 드론 기술 수준이

3) UAVGLOBAL 홈페이지, http://www.uavglobal.com/commercial-uav-manufacturers/, 2016; 윤자영, 위의 논문, p.10.

4) 매일경제, 2016년 7월27일, A3면.

5) 포춘, http://fortune.com/2016/04/04/new-drone-industry-coalition/, 2016.4;2016; 윤자영, 앞의 논문,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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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스라엘·프랑스 등에 이어 세계 7위 수준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중국과 같은 순위다.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에 따르면, 국내 등록된 드론 업체는 1200여곳에 달한다. 이 가운

데 실제로 드론을 생산·판매해 수익을 거두는 업체는 20~30여곳에 불과하고, 1,170여 업

체가 연간 매출 10억원 안팎 영세업체이고, 실제로 드론을 만드는 업체는 아직 미약한 정

도라고 한다.6)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내에서 드론을 생산하는 업체라도 기체를 제작하는 수준에 그치고

정작 중요한 소프트웨어는 3D로보틱스·오픈파일럿 같은 해외 유명 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바이로봇·유콘시스템·유비파이, 그리폰드론 등 국내 드론 선도업체가 핵심기술을 자

체 개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회사 규모가 크지 않아 자금력 등에서 한계에 봉

착해 있다. 예컨대, “연 매출 15억원 수준의 국내 드론업체의 연구인력이 10명 안팎이라

면 DJI는 연구원만 1,000명이 넘는다”면서 투자액수의 차이가 드론시장 점유율 격차로 나

타나고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드론산업은 아직 기술개발에서도 미약한 수준이고 드론의 활용부문도 대

부분 영상촬영업체이고 실제 드론을 생산하는 기업도 많지 않고 부품을 수입하여 단순 조

립하는 업체가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7)

2. 드론 물류산업의 활용사례

드론은 배송의 정확성, 효율성, 반품 편리성으로 표준화된 서적, 의류 등 일부 상품에서

긴급 구호물자 운송 등으로 확대·운용되고 있으면서 호주의 플러티(Flirtey) 회사가 2013년

10월에 자체개발한 드론으로 세계에서 최초로 드론배송에 성공한 업체로써 이제는 드론에

스마트 인식기능을 탑재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로 진화·발전하여 활용하고 있는 단계에 이

르고 있다.

(1) 미국의 드론 물류 분야

아마존은 2013년 8월 드론을 이용하여 아마존 프라임 에어 상용화 선언하여 자체 개발

한 옥토콥터(Octocopter)로 반경 16km안에 최대 5파운드 (약2.3kg)이하 상품을 30분 이내

배송하였고, 2016년 7월에는 가로등과 교회첨탑 등 높은 곳에 드론 둥지를 만들겠다는 계

6) 한 국내 드론 업체 사장은 “국내 드론 업체의 70~80%가 드론을 이용한 영상 촬영 업체”이고 “실제 드론을

생산하는 기업이 많지 않은데다가 생산을 하더라도 부품을 수입한 뒤 단순 조립회사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7) 드론에는 드론 자체의 기체와 이에 수반되는 촬영용 카메라, 지상 조종자와 연결하는 통신 부품, 정확한 경

로로 비행하기 위한 GPS(위성항법장치)나 촬영한 영상·사진을 담는 저장 장치와 각종 센서, 자이로스코프(회

전의) 등의 다양한 부자재 등이 탑재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품들은 모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술이라서 삼

성전자·LG전자 등 대기업이라면 금세 글로벌 수준 기술을 갖춘 뛰어난 드론을 생산할 수 있지만 드론 시장

을 선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의 위치를 찾지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조선일보, 6

월27일, D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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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발표했다. 또한 미국 특허청(USPTO) 으로부터 획득한 도킹 스테이션 특허는 드론이

비행 도중 배터리를 충전하고 배송 데이터까지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중간 기착지를 도심

곳곳에 설치하는 것이 핵심내용 이다. 나아가 아마존은 저속 드론과 고속 드론, 유인기에

대해 고도를 나눠 운영하자는 드론 하이웨이 개념도 내놓았다.

구글은 차세대 드론 활용 배송프로젝트인 프로젝트 윙 진행하여 2014년 호주에서 무인

택배 서비스 실험하고 2014년 4월 태양광 무인기 기업인 타이탄 에어로 스페이스 인수하

여 드론사업에 뛰어든 구글 5세대 (5G) 이동통신을 통해 최고 10kg의 짐을 빠르게 배송

하는 미래형 드론택배가 목표로 상품배송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난달 FAA로부터 프로젝

트 윙 계획에 대해 승인받았고, 음식물 배달은 현재 구글이 실험중인 윈치 시스템(원통형

드럼과 드론을 연결해 배달하는 방식)을 활용 할 계획이다. 배달 음식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드론 패키징 기술도 개발하였다.

인텔도 자사 컴퓨터칩을 탑재한 자율회피 드론을 올해 초 세계 전자전시회인 CES에서

선보였고, 드론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작인식센서 칩 업체 모비디우스를 인수하여 드론

카메라의 ‘눈’ 역할을 하는 센서인 모비디우스는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시각적으로 처리·

이해할 수 있도록 드론에 모비디우스 칩을 장착하면 드론이 내비게이션, 충돌 방지, 추적,

사물 인식, 조사 분석 등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드론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8)

3D로보틱스의 드론은 건설 현장에서 건물 설계도를 입력해두면, 건물 내부 계단이나

창문 등의 위치를 파악하고 장애물을 피해 움직일 수 있는 드론을 개발 하여 효용성을

높이고 있다.

물류기업인 DHL은 해발 1200m 산악 지역 마을 2곳에 무인(無人) 물품 보관소를 설치

하여 산악마을 거주자가 이곳에 물건을 넣어두면 드론이 자동으로 찾아 배송하고 반대로

드론이 다른 곳에서 물건을 싣고 보관소에 가져다 두면 거주자가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이

는 산 아래부터 왕복 8km 거리를 자동차로 배송하는 데는 30분이 걸렸지만 드론은 8분

만에 배송을 완료하였다.

페이스북은 영국의 드론기업 어센타를 인수해 배달서비스 지역을 산간, 오지 등에 인터

넷 통신 지원서비스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퀄퀌은 AT&T와 제휴해 4G LTE 통신망을 이용한 스냅드래건 드론을 시험 운영

할 예정이다. 우선 샌디에이고 본사에서 항공 촬영, 데이터 수집 등을 수집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 컨설팅 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측량용 드론을 시험 운영

하고, 건설과 보험업을 겨냥한 드론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30일 미국 연방 항공국(FAA)의 상업용 드론 운영규정이 발효되면서 구글, 벤츠

등 대기업이 드론 배송 서비스 상용화에 나섰다. 드론으로 피자를 배달하거나 온라인 쇼

8) 매일경제, 2016년 9월10일, A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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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 물건을 받는 ‘드론 배송’ 시대가 본격 도래 하게 된 셈이다.

즉, 미국에서 처음으로 드론(무인기)을 이용한 음식 배달이 이뤄졌는데 편의점 체인인

세븐일레븐은 지난 7월 11일(현지 시각) 네바다주 중소도시 리노에서 치킨 샌드위치와 도

넛, 커피, 차가운 음료 등을 보온, 보냉이 가능한 상자에 담아 1.6km 떨어진 한 가정집에

배달했다고 경제전문지 포천 등이 2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드론 운용은 세븐일레븐의

의뢰를 받은 드론 개발 전문업체 플러티(Flirtey)가 맡았다.9)

또한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 부리토(burrito·옥수숫가루로 만든 토르티

야에 고기, 콩 등을　싼 음식) 전문 체인점 치폴레와 드론 배달 서비스 시행을 위한 파트

너십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시범 서비스에 나서기로 했다.10)

구글과 함께 아마존과 월마트도 드론 배송에 대해서 FAA 승인을 받았는데 아마존이

드론을 활용한 물건 배송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구글은 음식 배달 등에 더 관심을 갖고 있

다. 아마존도 영국에서 드론을 통한 물품 배송 실험을 진행 중이다.

한편, 선진국들은 드론용 교통체계 개발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2014년부터 항공우주국

(NASA)주도로 클라우드 시스템에 기반한 무인기 항공교통관리 체제(UTM)개발에 나섰다.

드론이 비행하는 공역 전체를 관제, 감시까지 해 사고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다. 단순히

드론 운영시간대를 통제하는 1단계부터 드론택배 등으로 복잡한 도심공간 전체를 실시간

관리하는 4단계 시스템까지 개발 작업이 진행 중 이다.

따라서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과 항공우주국(NASA)이 드론

전용 항공관제시스템(UTM)을 개발 중으로 드론비행공역(空域)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드론 정체 관리나 비바람 회피 등이 가능하도록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드론 비행 실험

을 실시할 예정에 있다.

(2) 중국의 드론 물류 분야

B2C 쇼핑몰인 타오바오가 물류회사 YTO익스프레스와 제휴 드론 배송계획 발표하였고,

알리바바는 대도시 북경, 상하이 등 상품배송 실험을 하였고, JD닷컴은 내륙지역인 농촌

지역에서 배송실험을 하여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시간 내의 반경에 택배수송과 운행시험

을 하고 있다.

9) 플러티는 GPS(위치확인시스템)를 활용한 원격 조종으로 드론을 고객의 집 상공에 보낸 후 로프에 상품을 매

달아 집 뒤뜰에 내려놓았다. 상품을 전달받은 고객 마이클은 “음식과 음료수를 몇 분 만에 별도의 배달 요금

없이 전달받는 환상적인 경험을 했다”고 포천에 말했다. 배달 자체는 간단하게 성공했지만 배달이 이뤄지기

까지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다. 네바다자율시스템협회 (NIAS)의 크리스 윌러치 이사는 “거주자의 안전과 사

생활 보호를 위해 비행 절차를 설계하는 특별한 계획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플러티의 맷 스위티 CEO(최고

경영자)는 “이번 배달은 세븐일레븐과 협업한 첫 단계에 불과하다”며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에서 상업 배달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선일보, 2016년 7월25일, A20면)

10) 시범 서비스는 우선 버지니아공대에서 시작한다. 버지니아공대 내에 허가받은 지역에서 일부 학생들과 직원

들이 드론으로 배달되는 치폴레 음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치폴레 배달트럭이 버지니아공대에 들어간 뒤

음식물을 실은 드론을 직원이 직접 운전해 배달하게 된다.(매일경제, 2016년 9월10일, A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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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6년 3월 공개된 중국 드론업체 DJI의 팬텀 4 라는 제품에는 피사체 감지 인공

지능 시스템이 탑재되어 드론이 앞쪽에 달린 광학센서를 통해 운행 경로 중 장애물을 찾

아 자동으로 피하는 기능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아예 공중에서

정지 비행을 하기도 한다. 또한 팬텀 4는 특정 물체를 자동 추적하는 기능도 있어 공중에

서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드론을 개발하여 실험 중에 있다.

이 외에도 중국 드론업체 SMD의 미라지는 사람 손가락 굵기의 장애물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한 비행이 가능하도록 설계 되어 있다.

중국은 아직 정부의 드론에 대한 규제관리 심하여 드론 활용화가 지연되고 있지만 드

론 생산과 활용에 대한 실험과 연구, 투자는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중국의 빅데이터 분석 회사인 이관즈쿠(易观智库)는 현재 20억 위안 규모의 상

업용 드론시장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20%로 성장하여 2025년에는 약 103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최근 선전(深圳) 지역은 드론 생산지로 주목받고 있다.11)

(3) 독일의 드론 물류 분야

독일에서는 DHL의 자체 개발로 드론 이용하여 2014년 9월 12km 거리의 의약품 배송

성공하였고, 드론을 이용한 택시 사업도 준비 중이다. 사람이 탈 수 있을 만큼 큰 드론을

제작해 일종의 로봇 택시로 쓰겠다는 계획이다.

즉, 메르세데스-벤츠는 7일 드론 업체 매타넷과 공동으로 비전 밴(Vision Van) 계획을

발표했다, 비전 밴은 밴트록 지붕에 2대의 배송용 드론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제작되어

배송할 물품을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선반 위에 배치하고 배송 지역으로 이동한 뒤 지붕

을 열면 드론에 배송할 물품이 자동으로 탑재돼 물건을 12마일(19km)까지 배달할 수 있

는 드론이다.

만약 드론이 방전되면 비전 밴으로 돌아와 자동으로 충전되고 비전 밴은 사람이 운전

하고 배달은 드론이 하게 되는데 밴 (자동차)이 배송센터 역할을 하면서 주로 교통체증으

로 꽉 막힌 도심 지역이나 재해·재난으로 긴급구호가 필요한 지역을 드론 배송타깃으로

하고 있다.12)

(4) 영국의 드론 물류 분야

아마존는 영국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영국 내에서 드론 배송테스트를 시행하기로 했

다고 발표하였는데 아마존의 프라임 에어(Prime Air)는 소형드론을 활용하여 2.3kg 이하의

소포를 고객에게 30분 내로 안전하게 배달하기 위한 미래형 배송시스템으로 아마존은 영

국은 물론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드론으로 고객에게 30분 내에 소포를 안전하게 배달하

11) 윤자영, 앞의 논문, p.19.

12) 매일경제, 2016년 9월10일, A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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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목표하에서 소형드론의 소포 배송은 사용자 경험을 개선시킬 것이고 이 분야

산업의 성장으로 새로운 직업이 창출될 것이며, 이는 미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

속 가능하고 혁신적이며 새로운 배송 방법이라고 언급되고 있다.13)

아마존는 미국 내에서는 드론의 활용범위와 사용방안이 제한적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 비교적 비행 규정이 느슨한 영국,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등에서 테스트를 진

행하면서 특히 아마존은 영국 정부와 드론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번 테스트를 통해 드론 운영질서와 안전규제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드론산업은 아마존과 협업을 통하여 드론 활용화에 따른 제반 기술개발

과 고객, 기업 전반에 혜택을 가져다 줄 다양한 드론 배송분야에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5) 프랑스의 드론 물류 분야

프랑스는 2012년 드론 상업화를 위한 규정 마련하여 1.250여 가지 드론 비즈니스 관련

산업을 발굴·육성하면서 2014년 9월 프랑스 우정의 지오포스트(Geopost)는 Geodrone을 이

용하여 도내, 산간지역 등 배송사각지대에 드론을 1.2km 지역내에서 도내, 산간지역 등

배송 사각지대에 유용하게 설계하여 물품배송이나 재해 시 등의 상황을 고려해 소포를 배

송하는 드론을 개발하여 운용 하고 있다.

(6) 유럽연합의 드론 물류 분야

유럽 저가 항공사 이지젯은 지난해 항공기가 점검을 받느라 운항하지 못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드론을 활용하여 항공기 기체의 손상 부위를 드론으로 신

속하게 찾아내는 항공기 점검 기술 테스트를 하는데 드론을 활용하였다.

나아가 유럽연합은 2014년 9월에 비전2020년 민간 드론사업 육성정책 진행하여 특히

프랑스는 민간영역까지 드론 사용이 허락되어 지금 1,000여개의 상업용 드론기업들이 활

발하게 드론 산업을 영위하고 있다.14)

(7) 일본의 드론 물류 분야

일본의 상업용 드론 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 16억 엔이며 2022년까지 연평균 58.7%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406억 엔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상업용 드론의 70% 이상이 농

업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노동력 대체를 위해 여러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15)

13) 한국교통연구원, 물류기술개발지원센터, “아마존사 영국상공에서 드론테스트 착수”, 글로벌물류기술 주간동

향 465호, 2016.9.27.

14) 2012년: 86개 업체 2014년: 431개 업체, 현재 1,000여 민간드론기업(조선일보, 2016년 6월27일, D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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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자상거래 1위 업체 라구텐과 택배업계 1위 야마토운수가 드론 택배서비스 사업

에 상호 협업하여 지난 4월 지바시에서 실증실험 시작해 2020년에 정식 사업화 목표로

드론을 활용하여 고층맨션이 밀집한 日 지바시(千葉市) 마쿠하리(幕張)지구의 각 가정에

물품을 배송하는 실증실험을 시작하였다. 또한 업계 택배사업 2위인 JD닷컴(京東商城) 역

시 물류망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상품배송을 고려해 올 들어 중국 내륙부인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배달 실험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드론특구로 지정한 동 지역에서 진행된 이번 실험은 지바시, 민간기업, 연구기

관이 공동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오는 2019년 실용화를 목표로 하여 드론을 이용해 쇼핑

몰 옥상에서 150m 가량 떨어진 공원으로 와인을 배달하게 될 이번 실험으로 고객들의 라

이프 스타일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안전, 프라이버시 등 극복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 상황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도쿠시마현(徳島県) 나카초(那賀町)에서도 드론배송이 실시된바 있는데,

당시는 교통이 불편한 이른바 쇼핑난민 대책에 도움이 되도록 국토교통성과 도쿄의 민간

기업이 약 1㎏의 식료품을 운반하는 등 드론 배송 활용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8) 싱가포르의 드론 물류 분야

싱가포르는 에어버스 헬리콥터즈(Airbus Helicopters)社와 싱가포르 민간항공국(Civil Aviation

Authority of Singapore, CAAS)이 2월 17일 무인항공시스템(UAS)기반 배송 서비스 시범 사업

에 협력하기로 결정하여 양측은 일차적으로 싱가포르 국립대(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소포배달에 시험에 착수할 예정이고, 이후 해당 기술을 확장해 드론으

로 드론을 통해 싱가포르 해안에 위치한 배송 집하지(Costal Parcel Station)에서 만(灣)에 정박

한 선박을 대상으로 응급약품, 오일 샘플, 전자 부품 등의 소화물 배송 시험에 착수할 계획이

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대도시 환경에서배송 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항공

인프라 솔루션 개발에 있다.16)

15) KOTRA, “ICT 융합산업의 국제정세 및 글로벌화 방안”, 2015.10.

16) 이와 관련하여 케빈 셤(Kevin Shum) 싱가포르 민간항공국(CAAS) 사무총장은“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 다

양한 도시환경에서 무인항공기 응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면서, 그는 “이를 위해 공공 항

공의 안전담보는 필수적이며, 관련 제도 개선도 이 같은 기술 환경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고 역설

하고 있다. 에어버스헬리콥터社는 이번 시범 사업과 상용화를 준비하기 위해 싱가포르내 특수목적법인(SPC)

을 설립할 계획이다.

- 구체적인 상용화 계획은 시범 사업 프로젝트 결과물을 토대로 상세한 내용이 공개될 예정으로, 실제 사업

추진 주체는 아태지역 본사가 맡을 예정이다.

- 향후 세부 일정 역시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싱가포르 국립대 연구기술원부원장인 호텍화(Ho Teck Hua)

교수는 “현재 관련 연구는 싱가포르 국립대 내 활용 사례(use case) 개발의 초기 단계에 돌입했다”고 언

급하고 있다.(한국교통연구원, 글로벌물류기술동향, 444호, 20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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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드론 활용 서비스 시장규모

(단위 : 억 달러)

적용 분야 규모 내용

사회기반시설 452
- 에너지, 철도, 건설, 도로 건설
- 유지보수·위험관리 및 모니터링

농업 324
- 토양 분석
- 수확시기 분

교통·물류 130
- 구호·의약품 수송
- 주행속도, 접근성, 운송비용 절감 유도

보안 100
- 수색, 감시
- 범죄 예방

미디어·엔터테인먼트 88
- 촬영기법 다양화 : 해리포터, 제임스본드 등에 기적용
- 광고

보험 68
- 보험청구관리
- 위험관리지원, 보험사기 예방
- 피해규모 측정

통신 63 - 통신망 유지보수 - 무선송신서비스

광업 44
- 발굴지 사전조사 - 발굴지 지도제작
- 안전확인

총계 1,273

※ 자료 : PwC, “global report on the commercial applications of drone technology”, PwCIL, 2016.5.

주 : 반올림으로 전체 규모의 합에 차이가 있음.(윤자영, 앞의 논문, p.14)

(9) 한국의 드론 물류 분야

한국의 드론배송은 아직 초보단계지만, 기술면에서는 선진국에 그리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인데 지난해 국방과학기술연구원은 국내 드론 기술 수준이 미국·이스라엘·프랑스 등

에 이어 중국과 같은 세계 7위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한 참 못 미친다. 드론제조업자가 지난말 기준 710곳에 달

하고전체 매출액도 아직 100억원 안 밖으로 대부분 영세업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

다. 이러한 점을 인식한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드론 비즈니스모델 발굴과 초기시장조성을

위한 물품수송, 산림보호, 시설물 안전점검 등 8개 유망 분야에 43업체가 참가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예컨대, 부산시 해운대구는 2014년 10월부터 산불감시, 산사태, 산림병해충 예방 등에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해운대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예방에도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CJ대한통운이 독일 드론 제작업체와 합작하여 CJ 스카이 도어 6대

를 구입하여 긴급구조활동 지역 의약품, 수송에 활용할 계획 속에서 드론 택배사업에 나

서고,(3kg정도 긴급 구조품, 반경20km이내, 60km속도) 롯데시네마도 드론으로 영화촬영

등 드론의 산업 활용성에 대한 의지는 지니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흡하지만 앞으

로 드론의 활용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연구개발의 의지는 많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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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드론 물류산업의 국가별 정책

드론 물류의 장점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 시켜주는 매력적인 운송수단으로 드론의 기술

개발 수준과 물류 정보시스템의 조화가 앞으로 드론 물류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

요한 요소로 등장할 것이다.

세계 각국은 처음에는 정부기관의 공적업무나 연구기관 연구용으로만 드론 사용 허가를

하였으나 요즘은 상업용 드론 가이드라인 제정하여 전 분야에서 드론사용이 확대되고 있

지만 사생활 침해, 사고유발(테러, 소음문제) 등에 관련되어 분쟁의 소지를 다분히 지니고

있다고 본다.

다만, 드론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역할을 할 산업 분야로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

도 있지만 향후 융합 사물 인터넷(IoT) 시대의 핵심산업인 만큼 시장 선점을 위해 각국들

은 총력을 기울 리고 있다. 지난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은 항공기 범위를 2030년까지

유무인기 까지 통합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드론 운용에 지능형 센서개발과 글로

벌 표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각국들은 드론 인프라 육성과 연구투자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17)

나아가 상업용 민간 드론의 물류산업에 상용화는 무엇보다 드론 기술개발 보다 관련

법·제도적인 정책적 과제가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1. 유럽연합의 드론 물류정책

유럽항공 안전국에서는 3개 드론영역 구분하여 차별화된 규제정책을 제시하면서 드론의

무게 25Kg 미만은 규제 zero 정책을 실시하면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항공 드론 규제

확정 예고하고 있고, EU집행위원회(EU Commission)은 항공 드론에 대한 EU 차원의 법규

를 조만간 확정해 관련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지난해 12

월 7일 항공 드론규제안을 확정예고 하였다.

동 법규는 유럽 항공안전기구(EASA)를 통해 도출될 예정으로 내용상으로는 안전, 보안,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호, 법적 명확성 등 항공 드론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포괄할 전

망 이고, 이 같은 규제안을 가급적 일찍 확정하고 해외로도 확산시켜 글로벌 항공 드론시

장에서 유럽 업계가 주도권을 선점 및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17) 매일경제, 2016.7.27., A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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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 법규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8)

1. 항공드론 규제와 관련해서, EU집행위는 기체의 설계, 생산, 인증 등에 관한 EU 공통

의 표준을 제시하되 드론 비행 허가구역 및 시간대 설정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의 재

량권을 존중한다는 방침 하에,

- 동 법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안전 관리를 위한 기체별 식

별장치 등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 현재로서는 전자칩 형태의 식별장치가 유력한데 이 같은 장비는 프라이버시 침해,

데이터 유출 등 범죄 혐의자를 수사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2. 항공 드론에 대한 규제의 틀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 관련시장의

성장이 저해되고, 결과적으로 유럽 드론 업계가 여타 해외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불

리한 조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게 동 위원회의 시각하에,

-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미 글로벌 군용 드론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며 2016년 중에는 민간 드론과 관련해서도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3. 유럽은 드론의 민간 활용이 비교적 활발히 시도되고 있는 지역이고 일부 업체는 산

업용 드론 시장에서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EU 입장에서도 드론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데,

- 항공 드론 산업을 대표하는 소형무인기 연합(Small UAV Coalition)에 따르면, 전

세계 드론 활동의 50% 이상이 유럽에서 실행되고 있다.

- 프랑스 업체 딜레어테크(Delair-Tech)는 자사항공 드론을 프랑스 철도회사 SNCF와

주류업체 레미마틴(Remy Martin) 등에 납품하면서 단 4년 만에 매출 규모를

200% 늘렸다.

- 동사의 드론 솔루션은 공중에서 찍은 사진을 클라우드로 분석해 철로 시설 모니터

링, 포도원 급수 현황 모니터링, 농장 내 작물 수확량집계, 이상행동 감지 등 다양

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있다.

4. 네덜란드 업체 옴니워크엑스(OmniworkX)는 철강업체와 정유업체 등에 시설 모니터

링용항공드론을 납품하고 있으며 현재 영국, 독일, 말레이시아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

고 있다.

따라서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콜롬비아, 룩셈부르크 등의

국가들은 각국에서 드론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EU 차원에서 공통된 규제를 마련하여 정

18) Euro server, ‘EU promises new dawn for drone makers’ 20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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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유럽항공안전청(EASA)의 규정(Regulation(EC) No. 216/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February 2008)은 150kg 이상의 드론은 항공기와 동

일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였으나 2015년 12월, 드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개인정보, 안

전, 환경 등에 대한 보호 및 불법적 사용을 막기 위하여 33개 조항의 새로운 규제

(Advance Notice of Proposed Amendment 2015-10 : ANPA)를 발표하였다. EASA는 드론

을 기술적으로 저위험군(open), 중위험군(specific), 고위험군(certified)으로 분류하고 각 분

류별 기준을 정하여 드론운송을 활성화 하고 있다.19)

따라서, EU집행위는 회원국들의 동의를 전제로 중국 등 외부 국가들과 유인및 무인 비

행기를 포괄하는 새 항공 협정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유럽의 드론 관련법규가 해외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유럽연합은 드론에 관련 된 EU 차원 법규

에서 유럽항공안전기구인 EASA를 통해 안전, 보안, 프라이버시, 데이터보호, 법적명확성

등 다양한 이슈를 법규 안에 제정하여 유럽연합의 드론시장의 주도권 선점 및 유지할 목

적을 가지고 지속적인 정책적 과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2. 미국의 드론 물류정책

미국 교통부(DOT) 산하 연방항공국((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은 드론에 대

한 정책적 연구지원 하면서 우선 드론을 공공분야에서 상업분야로 확대하는 정책으로

2015년 9월 이후 상업용 드론을 허용하고 있으나 아직 상업용 드론사용에 대해서는 규제

가 많다.

2015년 2월 소형드론 규제안으로 살펴보면, 드론1대당 조종인력 1명씩 배치, 조정자

FAA인증, 조종자는 가시권내에 드론비행 허용, 비행고도 약 152m, 속도 161Km/h 이내로,

FAA은 664건 이상 드론 관련 예외조항요청 중 44개만 승인 하여 EU와는 대조적으로 규

제가 아직 심한 상황이다.

드론운항에 관한 2016.3.16. 2016 FAA Reauthorization 법안(53개 조항 수정)의 주요내

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상업용 드론 관련 조항은 아마존, 구글 등 대형 인터넷 기업의 시야권 외 드론 운행

허용, 야간 운행 허용 등 연방 단위의 명확한 규제 프레임 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19) 저위험군 드론은 1kg 이하, 4kg 이하, 25kg 이하로 재분류되며 150m 이상 비행할 수 없고 ‘Geo-fencing’16

의 제한을 받는다. 중위험군 드론은 저위험군의 제한사항을 초과하는 드론으로서, 유럽국가항공당국(National

Aviation Authority : NAA)의 안전위험 평가를 통해 허가를 취해야 운용이 가능하다. 드론운용자는 시스템

의 유지보수 및 운영매뉴얼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위험군 드론은 일반 항공기에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되며, 감항성 등의 인증은 EASA에서 담당한다.(EASA, “Proposal to Create Common Rules for

Operating Drones in Europe”, 2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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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AA는 드론 조작 전 조작 및 안전교육을 위한 테스트 개발

3) 배송용 드론 조작자를 대상으로 안전 위협 요인을 고려 할 인증제도 마련

4) FAA와 NASA는 드론 교통관제시스템을 위한 시범프로그램 및 테스트 사이트 구축

5) 상업용 및 정부용 드론 등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6) 드론이 화재진입, 경찰 공무, 응급 활동의 방해 될 경우 최대 2만 달러 벌금부과

이어, 2016년 4월 FAA는 마이크로(0.5 파운드, 약 0.23이하) 드론에 대해 운행지역과

고도제한을 철폐함으로서 민간업계의 도심 내 드론 배송 촉진을 도모하는 정책적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였다. 항공규정제정위원회(Aviation Rule making Committee, ARC)가 4월 1

일 미연방항공청에 소형 드론 운행 허용과 관련된 권고문을 전달했다.20)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1)

1. ARC의 권고문에 담긴 4가지 분류(Category)안은 드론의 중량, 드론 운행지역, 보행

자와의 유지 고도, 추락 사고로 인해 사람과 부딪혔을 경우의 중상 야기 가능성 등

세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 소형 드론의 중량은 0.5파운드(약 0.23kg) 이하로, 인구 밀집 지역에서 사람 위를

운행하는 데 제약이 없다.

- 만일 사람과 부딪혀서 최대한의 힘이 작용할 경우, 제조사들은 중상을 야기할 확

률이 1% 이하에 그친다는 사실을 테스트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 그러나 다른 카테고리의 경우, 드론은 사람들의 머리 위를 적어도 20피트(약 610㎝)

이상에서 운행해야 한다.

2. 소형 드론은 주로 여러 개의 날개나 프로펠러를 갖춘 소형 쿼드콥터(quadcopters)가

대부분이며 중량에 제한은 없으나 대략 4~5파운드(약1.81~2.27kg)가 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 사람 위를 운행하는데 대해서는 제조사의 설계 방식과 동작 방침에 준하며, 제조

사들은 테스트를 통해 사고 시 중상일 확률이 1% 또는 그 이하라는 사실을 입증

해야 한다.

3. 보행자 고도 유지와 관련해, 사람의 머리 위나 인구 밀집 지역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 ARC는 3월초부터 무인항공시스템(UAS) 제조업체, UAS 운영자, 합의 표준조직, 연구소 및 학계 등 다양한

항공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보고서 작업을 수행해 왔음. 앞서 FAA는 인구 밀집지역에서 사

람의 머리 위를 운행하는 상용 드론 비행을 금지해 왔으나, 민간에서는 아마존(Amazon)이 주축이 되어 지

속적으로 이에 대한 규제 완화를 촉구해 왔다. 동 권고문은 드론 상용 운영자들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상공

운행이 가능한 소형 드론과 관련해, FAA에 4가지 분류안을 제정 줄 것으로 요청했으며 FAA는 이 권고문

에 담긴 내용 검토에 착수한 상황이다.

21) 美 FAA, “Proposed drone regulation could clear the way for wide spread US services”, The Guradian, 20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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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드론 운영자의 출석 하에 드론 비행을 허가 받은 사람들에 의해 폐쇄된 공간

이나 제한된 공간 내에서만 드론 이용이 가능하다.

- 만일 사람과 부딪혀서 최대한의 힘이 작용할 경우, 제조사들은 중상을 야기할 확

률이 30% 이하라는 사실을 테스트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4. 추락사고와 관련해서는 사람들 머리 위에서 지속적인 드론 운행이 가능하되, FAA와

의 공동 작업 및 지역 사회의 참여 등을 통해 운영사는 복잡한 지역 내 비행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 만일 사람과 부딪혀서 최대한의 힘이 작용할 경우, 제조사들은 중상을 야기할 확

률이 30% 이하라는 사실을 테스트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안전성 테스트는 보다

엄격하게 진행하게 된다.

5.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권고문이 0.5파운드 이하의 마이크로 드론에 대해 운행 지역

과 고도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민간 업계의 도심 내 드론 배송 촉진을 도모하는 정책

가이드라는 의미를 지닐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연방항공국은 지난 6월21일 25kg이하의 상업용 소형 무인항공기(unmanned aircraft

systems, UAS 또는 드론)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으며, 이는 8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이 규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2)

- 상업용 UAS의 중량은 25kg 이하로 제한하며, UAS는 원격 조종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시야에서만 운행할 수 있으며 조종사는 한번에 UAS를 1대만 운행할 수 있다.

- 드론은 낮 시간대에만 운행해야 하지만, 충돌 방지를 위한 조명을 장착할 경우 지역

시간으로 공식 일출 30분 전부터 공식 일몰 30분 후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 최대 대지속도는 시속 100마일이고 지표면으로부터 400피트까지 운행할 수 있으며,

지상고도가 400피트를 넘을 경우 구조물로부터 400피트 이내에서 운행해야 한다.

- UAS는 반드시 다른 항공기를 위해 길을 피해주어야 하며 움직이는 항공기나 차량이

있는 곳에서 운행할 수 없으며 위험물질을 싣고 운행할 수 없다.

- UAS 운행 전에 원격 조종사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원격 조종사가 물리적 혹은 정

신적으로 안전한 운행에 방해될 만한 요인이 있을 경우 운행할 수 없다.

- UAS로 운반하는 사물이 동체에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고 사물이 비행 특성이나 항공

기 조작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외부에 적재하는 운행이 허가된다.

- 보상이나 대여를 위한 소유물의 운반은 다음과 같은 경우 허가된다.△부착된 시스템,

적재화물을 포함해 UAS의 총 무게가 25kg을 넘지 않는 경우 △움직이는 차량이나

22) 한국교통연구원, 물류기술개발지원센터, “미 연방항공국, 상업용 드론 관련 규정 마련”, 글로벌물류기술 주

간동향 제464호,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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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가 없는곳에서 원격 조종사의 시야 내에서 운행하는 경우 △UAS를 하나의 주

(州) 경계 내에서만 운행하는 경우(주나 지역 특성에 따른 예외사항 있다)

또한, 지난 8월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업용 드론 운영규정은 조종사의 시야 내에서 55

파운드(25kg) 이하 무게의 드론을 고도 400피트(122m), 시속 100마일(160km) 이하 속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따라서 미연방항공국은 상업용 드론에 대비하여 연평균 45.6%로 증가하면서 2012년에

는 270만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드론 운영규정의 도입으로 1년 내에

60만대 이상의 드론이 운영되고 상업용 드론을 활용한 관련 산업이 급팽창할 것으로 전

망되고 2025년까지 드론 시장규모는 820억달러 (약 92조원), 관련 산업 고용인력은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국은 드론 이용자의 편의와 규제인식을 위하여 Know

Before You Fly(FAA가 발표한 상업용 소형 무인항공기에 관한 규정은 비즈니스 목적이

나 드론 사용과 관련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해 안전한 혁신, 일자리 창출, 과학연구 발전,

긴급구조 등 다양한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됨B4UFLY) 캠페인을 통해 드론 운용규

정을 홍보하고 있다.23)

FAA가 발표한 상업용 소형 무인항공기에 관한 규정은 비즈니스 목적이나 드론 사용과

관련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해 안전한 혁신, 일자리 창출, 과학연구 발전, 긴급구조 등 다

양한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됨과 아울러 이번 규정은 UAS를 이용하여 사람이나 개

인소유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생활 이슈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았지

만, FAA는 UAS 조종사가 원격감지 기술이나 사진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지역이나

주(州) 법을 확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하고 있다.24)

3. 러시아의 드론 물류정책25)

러시아 교통부는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s : UAV) 등록법을 2016년 3월30

일 개정하여 동년 6월30일 시행하게 되었다. 동법은 UAV 관련 데이터 구축, 안전을 위한

법규로 최대이륙중량 250g 이상 드론은 반드시 등록절차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면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드론법은 무선으로 조종되는 항공기 모형이나 어린이용 장난감 헬리콥터도 적용되므

로 항공기 모형 제조업자, 드론판매자의 반발이 있지만 소형 드론 테러리스트 공격

23) Aero space, FAA Forecast, 2016. pp.30-31.

24) 한국교통연구원, 물류기술개발지원센터, 앞의 자료.

25) 러시아 드론등록법, 2016년6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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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에 반드시 드론 관련 데이터 값 입력 등록해야 한다고 한다.

2. 구체적인 등록에 관한 방안이 정해지지 않음. 등록양식에는 드론 제조업체의 국가,

타입, 시리얼넘버, 제조년도, 민간용/군용구분, 최대이륙중량, 엔진타입, 엔진출력,

UAV취득, 제조확인서, 등록자의 개인정보. 등록된 드론은 UAV, DB제공. 등록이 완

료되면 식별표시 동체에 부착(Identification sign)해야 한다.

3. 사용자료는 드론운행 전 러시아 연방항공교통국(Federal Air Transport Agency)에 운

행계획 제출, 제출양식에 드론모델, 운행목적, 운행시간 장소 등이 포함 즉, 운행을

책임지는 조종사, 감시할 사람 각각 1명(드론조종사는 드론운행자격증, 감시자는 드

론 계속이 모니터 주시)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싱가포르 드론 물류정책

싱가포르 공공기관들은 향후 업무운영 개선을 위해 드론 개발 및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용해 나갈 방침이고,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가 드론 시

범 서비스육성을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관계 부처 간의 무인항공시스템 위원

회를 운영 중에 있다.

한편, 2월 초 싱가포르 교통부는 20개 이상의 활용 사례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각각

에 대한 상용 서비스 개념화와 개념증명(proof-of-concept)작업을 진행하면서 드론산업에

적절하게 활용되도록 최대한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5. 영국의 드론 물류정책26)

영국은 20Kg 이하 무인항공기는 별도 등록 없이 121.9m 이하에 사용이 가능하고, 영국

민간항공관리국(Civil Aviation Authority: CAA)의 협조를 받고 있는 영국정부는 아마존이

다음과 같은 3가지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1. 시골이나 교외 지역에서 드론 조종자의 가시권을 벗어나는 곳으로 운행 가능 2.드론

이 장애물을 식별하고 회피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센서 테스트 수행 가능 3. 한 명의 드론

조종자가 여러 개의 고도로 자동화된 드론을 동시에 운행 가능 아마존은 영국에서 드론에

2.3kg 이하(아마존 판매의 약 90%가 2.3kg 이하의 소형 소포임)의 소포를 싣고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26) 한국교통연구원, 물류기술개발지원센터, “아마존사 영국상공에서 드론테스트 착수”, 글로벌물류기술 주간동

향, 465호, 201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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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英 CAA는 조종자의 가시권을 벗어난 드론 운행의 잠재적인 안전성에 대한 연구

에 참여할 예정이며, 테스트 결과는 부분적으로 영국의 미래 드론정책과 안전규제에 반영

될 것이고, CAA는 2015년 7월 드론 비행에 관한 규제인 ‘드론코드(dronecode)’를 1차적으

로 발표 했으나 이는 아직 보완이 필요한 수준으로, 이번에 시행하는 테스트는 드론코드

에 비해 다소 완화된 수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CAA는 드론을 전체 항공 시스템에 안전하게 통합시킴으로써 드론 기술개발의 혁신이

가능해지기를 원하고 있으며, 아마존의 테스트는 우리 정책과 향후 계획에 도움을 줄 것

이라고 설명하였고, CAA는 드론 테스트가 영국 상공을 이용하는 다른 사용자들에게 절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드론 테스트의 고도를 122m 이하(개인적인

드론 운행에 대한 기준고도)로 제한해 인근 공항의 비행경로를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드론 운용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 중국의 드론 정책

중국은 드론산업의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여러 부처에서 드론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선전(深圳) 지역은 드론 생산지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중국 내에서 상업

용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2013년 국무원의 ‘민용 무인항공기 시스템 관리 잠행규정’을

따라야 한다. 중량 7kg 이하의 소형 무인기가 가시거리 내 반경 500m, 고도 120m 이하에

서만 비행하도록 하고 있다. 면허가 필수는 아니지만 과도하게 높은 공역으로의 비행은 금

지되고, 중량 등의 지표가 상술한 기준보다 높거나 복잡한 공역 내를 비행할 경우 조종자

는 산업협회 및 민항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드론 조종자 자질 및 훈련 질량 관리는 중

국의 항공기 보유자 및 조종사협회(Aircraft Owners land Pilots Association : AOPA) 에서

담당한다.27)

7. 일본의 드론 물류정책

2015.12 “소형무인 관련 환경 정비를 위한 민간 위원회” 개최 정부 및 민간 관련 업체

가 참여하여 2016년 드론 산업분야를 활용할 안전 및 진흥책을 마련하여 지바현을 드론

택배 전략특구로 지정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드론배송 실험할 계획에 있다.

일본의 개정 항공법(2015.12)에는 150m 이상의 상공, 공항주변, 인가밀접구역 등 드론

등 무인항공기 비행 금지 규정으로 위험물 수송, 물건투하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4월 총리관저 옥상에서 미량의 방사성 물질을 담은 드론이 발견된 것을

27) 윤자영, 앞의 논문, 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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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로 안전규제를 강화했으며, 작년 12월에는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

는데, 새로운 개정안은 드론의 비행은 제한지역 내 150m 아래, 사람·건물·차량 위 30m를

유지하여야 하고, 도쿄도 23구 등 주택 밀집지 및 공항 주변에서의 비행은 국토교통성의

허가가 필요하며, 야간이나 이벤트 개최 시에는 금지된다.

또한 일본은 도쿄 23개구 및 도부현(道府県) 소재지, 공항 주변을 드론 비행 금지구역

으로 지정하여 이들 구역에서의 드론 비행에는 국토교통성 장관의 허가·승인이 필요하지

만 2월 8일 기준 허가·승인 건수가 1,065건에 이르고 있어 日 정부는 안전성을 배려하면

서 드론 보급을 후원한다는 방침에 있다.28)

한편, 드론택배 실현을 과제는 안전대책과 프라이버시 보호로, 2015년 말 시행된 개정

항공법에 따르면 드론이 지상 150m 이상의 공역(空域), 사람이나 가옥이 밀집한 인구집중

지구 상공, 공항주변 지역에서 비행할 경우 국토교통성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전략특구는 3년전 부터 선정된 지바시는 이러한 규제의 완화, 허가·승인의 유

효기간 연장, 업무용 드론전용 주파수 대역 할당 등을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고, 드

론의 조종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화물이 추락하는 일에 대해 자율제어시스템 연구소는 드

론 스스로 장애물을 감지해 회피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상이 있으면 고도를 낮춰

도쿄만이나 사전에 입력된 해안의 공터에 불시착시킬 계획이고, 드론은 비행시 트러블에

대비해 기록용 카메라를 탑재하고 상시 운행해야 한다고 하는 규정을 지니고 있다.29)

8. 한국의 드론 물류정책

한국은 최근 드론 산업 진흥을 위해 지난 7월에 드론의 관련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는데, 드론업체 설립조건을 완화하고,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시험 비행 장소

숫자를 늘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드론 안정성검사를 소형 드론(25kg미만)에

한해 면제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에 대하여 업계에서는 규제 해제 움직임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규제 해제의

효과는 미지수라는 입장인데 이번 규제 해제는 신사업 제한을 풀고 사업 요건을 단순화하

여 신생 드론 기업이 늘어날 순 있겠지만 오히려 영세업체 숫자만 늘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30)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부처 합동으로 드론 활성화를 위해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

만간 드론 교통체계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R&D)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기초작업

으로 국토부는 지난 21일 드론길 구축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발표했고, 드론 전용 3차원

28) 일본경제신문, 2016.3.2.

29) 朝日新聞, “ドローン宅配、期待と不安　幕張新都心で１１日から実験’”, 2016.4.5.

30) 조선일보, 6월27일, D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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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정밀지도를 2022년까지 구축해 드론의 도심권 비행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어, 드론 전용 주파수 배분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드론 무선조종에 쓰이는 주파수의

경우 휴대전화나 셀카봉과 대역대가 같아 주파수 충돌로 인한 추락사고 등의 위험 가능성

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드론 주파수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

난달 말 드론 제어와 영상 전송을 위한 전용 주파수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또한, 산악과 도심이 많은 한국 지형을 고려할 때 드론 조종교육과 자격증을 활성화해

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즉 드론 조종자 양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종인력 자격기준을

완화하였다. 드론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요건 중 지도조종자는 기존 비행시간 200시간

이상 기준을 100시간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실기평가 조종자는 기존 비행시간 300시간 이

상에서 150시간 이상으로 각각 경감시켰다. 또한, 조종인력도 현행 867명에서 올해 1천명

수준으로 늘릴 수 있게 교육기관을 배 이상 확대하고, 드론이 정해진 공역을 이탈하지 못

하도록 하는 공간장벽이나 충돌 방지 프로그램을 개발, 표준화해 드론에 의무 탑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31)

현재 한국의 드론 관련규정은 현재 25Kg 이상(종전 12Kg)의 드론은 모두 신고하고

25Kg 이하는 사업용 기체만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항공법 제23조와 시행규칙 제68조에서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이내, 휴전선인근, 자율도심상공일부, 국방, 보안상 150m 이상

고도, 인구밀집 지역, 사람이 많이 보이는 장소 등에서는 비행이 제한되어 있다.

이에 대해 2016년 5월 정부는 드론 시험비행 구역을 전국 22곳으로 늘리고, 비행승인

절차도 온라인을 통해 간소화하기로 하였고, 농업이나 항공촬영 등에 국한됐던 사업범위

를 전면 허용해 택배 같은 사업도 가능하게 되었고, 모든 분야로 드론을 허용해서 공연이

나 광고나 택배 등 여러 가지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드론 산

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12조 7천억을 예상하고, 드론 관련 규제의 핵심은 그동안 제한했

던 드론 사업 분야를 제한 없이 모두 허용할 계획을 지니고 있다. 향후 드론 산업에서 35

조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와 12만 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Ⅳ. 드론 물류산업의 분쟁해결 일반론32)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어떤 분쟁의 발생은 불가피하

다. 특히 드론 물류거래시 외국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거래에 비하여 분쟁의 개연

31) 매일경제, 2016년 7월27일, A3면. 참고로 드론조종자가 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12Kg 이상-150kg

미만의 초경량 비행장치비행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실습 20시간, 이론 20시간의 필수 교육

후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2) 강이수 박종삼, 국제거래분쟁론, 삼영사, 2013 내용을 보완 재정리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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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더욱 높다. 드론 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드론 물류거래가 활발해지면, 그것에 비례

하여 분쟁이 증가되는 것은 불가피하며, 또 분쟁의 형태나 그 원인도 더욱 더 복잡한 양

상을 띠어가는 것이 보통이다.

드론 물류거래가 모두 순조롭게 이루어져 완결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상

황에 의하면, 방대한 수의 관련거래가 있으면 일정한 수의 분쟁이 생기게 마련이며, 일단

분쟁이 생기면 국제거래의 경우 각국은 문화·관습·법제도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분쟁

의 해결도 쉽지 않다.

그러므로 드론 물류거래의 클레임을 방지하기 위한 첫째의 방법은 신용있는 매수인을

상대방으로 선정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도 상대방에 대하여 신용있는 매수인이 될 수 있도

록 항상 신의성실원칙(Treu und Grauben；boone foi)을33) 바탕으로 정당한 클레임만을 제

기하여야 할 것이다.34)

우선, 드론 관련 분쟁을 해결할 때에 유의하여야 할 몇 가지 기본원칙이 있는데, (1) 합

리성의 추구: 합리적인 해결(reasonable settlement)은 분쟁의 해결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상거래상의 균형의 원칙(principle of

equity)이 존중되지 않으면 안된다. (2) 고도의 실천적 전문지식과 기술의 동원:분쟁을 합

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거래상품, 거래관습 및 거래절차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총동

원하여야 한다. (3) 당사자간의 해결을 위한 노력: 모든 분쟁은 당사자간에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4) 신속성과

경제성의 촉구: 분쟁이 발생시 해결할 때에는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당사자간의 손실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최소의 비용

등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드론 물류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claim)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하나는

드론 손해화물에 관한 클레임(claim on damaged or lost cargo)이고, 다른 하나는 드론 거

래상의 클레임(business claim)이다. 전자는 드론운송 중의 사고에 의하여 드론화물에 손해

가 생겼을 때에 피해자가 운송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

한다. 이에 대하여 후자는 매매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의 일방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

른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에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계약의 내용에 따른

33)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원래 논리적 개념․도덕적 규범이었고, 이 원칙은 상거래에 대하여도 당연히 최

고의 법적 규범으로 적용되므로 민법 제2조 제1항에서 사법의 기본원리로서 채택하고 있다. 나아가 오늘날

에 있어서는 비단 사법분야 뿐만 아니라 공법을 포함한 모든 법질서의 기본원리로 간주되고 있다.

34) 매수인은 드론으로 주문상품이 도착되면 곧 수량, 포장 및 파손의 유무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만약 수량부

족(shortage in quantity), 포장의 不備(bad packing), 파손(breakage), 화물의 손상(loss or damage of the cargo)

등을 발견한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클레임을 통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클레임 제기의 통지(notice of

claim)라고 한다. 이 notice of claim은 매도인에 대하여 발송함과 동시에 보험회사와 운송회사에 대해서도

발송하여야 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왜냐하면 클레임의 최종적인 해결은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

금구상 및 운송회사에 대한 운송운임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드론 물류산업의 분쟁해결과 정책적 과제 173

이행을 명하는 것(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이고, 다른 하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거래의 분쟁발생시 원칙적 구제방법은 손해배상(damages)이다. 손해배상

은 금전배상이며,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은 계약위반에 의하여 상대방이 실제로 입었

던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금전으로서 가능한 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이 이

행되었던 것과 동일한 지위에 놓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5)

우리나라의 상법은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의 원칙은 도착지의 시장가격에 의

하여 배상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 제812조, 제137조). 실제에 있어서는 CIF 가격

에 의하여 배상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도착지의 시장가격이 떨어진 경우에는 CIF 가

격보다 적은 가격에 의하여 배상될 수도 있다.36) 따라서 드론 관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도 이를 준용하면 될 것 같다.

나아가 드론 물류거래 당사자는 거래의 안전과 원활한 이행을 목표로 삼고, 거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장해가 발생하여 계

약의 이행이 저해되거나 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분쟁해결방법은 분쟁의 형태 기타 거래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종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분쟁해결 제도는 그 처리의 주체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그 하나는, 병존하는 주권국가가 운영하는 사법기관(법원)이 주체가 되는 재판에 의존

하는 소송제도((litigation))이며, 다른 하나는, 분쟁당사자의 합의를 기초로 사인(私人) 또는

사적 기관(私的機關)이 주체가 되어 분쟁을 처리하는 소송(재판) 이외의 분쟁처리제도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이다. 국제거래에 대한 분쟁의 처리에 이용되는

ADR의 대표적인 것은 당사자간의 ①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②화해(amicable

settlement；composition),③알선(intercession；recommendation),④조정(conciliation；

35) Robinson v. Harman (1948), 1 Ex. 850, 855, 154 Eng. Rep. 363, 365.

36) 손해배상금액의 최고한도액은 화물을 선적할 때에 화주가 운송회사에 대하여 화물의 성질 및 가격을 밝히

고, 운송회사가 이것을 선하증권에 기재한 경우에는 실제의 손해액은 화물의 가격을 한도로 하여 배상된다.

그러나 화물의 가격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고, 선하증권에 가격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1포장 또

는 1단위에 대하여 100英파운드를 한도로 한다(통일조약 4조 5항). 고가품에 대하여 가격의 통지가 없는 때

에는 운송인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상법 136조, 812조)(통일조약에서는 100英파운드까지 배상). 한편,

통일조약은 실제의 가격이 통지된 가격보다 현저히 높을 때에는 선박회사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통일조약 4조 5항)

함부르크규칙은 통일조약에 비하여 책임한도액을 인상하였다. 즉, 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

한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은 1포장당(per package) 또는 기타의 1선적단위당(other shipping unit) 835계

산단위(units of account) 또는 멸실 또는 손상된 화물의 총중량 1㎏당 2.5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중에 보

다 높은 금액으로 제한된다(6조 1항 a)[여기의 계산단위는 통일선하증권조약상의 파운드화에 관한 불명확성

을 없애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IMF가맹국 사이에서는 IMF에서 결정하는 특별인출권(SDR)이다(26조 1항)].

또 화물의 인도지연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은 지연된 화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운임의 2배반에 상당하는 금

액으로 제한되지만, 이것은 해상화물운송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총운임을 초과하지 못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운송인의 책임총액은 화물의 전손에 대한 책임이 발생된 경우에 그 전손에 대하여 위에서 말한

6조 1항 a호에서 확정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6조1항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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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tion),⑤중재(arbitration) 등을 두고 있다.37) 이 가운데서 청구권의 포기와 화해는 당

사자간의 해결방법이며, 알선, 조정, 중재 및 소송 등은 제3자에 의한 해결방법에 속한다.

따라서 드론 물류산업에서 발생하는 국내외 분쟁은 상기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선, 당

사자간이 분쟁발생 전에 충분한 사전 분쟁예방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분쟁발생이 이

를 해결하고, 구제 받을 수 있는 관련 법제도의 활용이 필요한데, 이에 관해서는 아직 드

론 물류거래 관련 분쟁해결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행적인 명확한 국내외 관련법규가 미비

하기 때문에 분쟁이 순조롭게 타결되지 않을 경우가 많고, 국내거래라면 당연히 구제되는

피해자가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구제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

다만, 기존의 항공관련 법규 및 공·사법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있는데 좀더 구체적이

고 명확한 드론 물류거래 분쟁해결에 관한 법규의 제개정과 관련 국제법과의 조화 등이

요구된다고 본다. 나아가 다양한 분쟁해결제도 중재제도의 활용으로 드론 거래 당사자간

의 거래의 효율성과 유용성을 높일 수 있고 향후 드론 물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기

여 할 것으로 본다.

Ⅴ. 결 론(정책적 과제)

일반적으로 물류의 혁신적 트렌드를 살펴보면, 첫째,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에 걸쳐

“수송의 기계화”(해운->육상 수송력 강화)혁신 둘째, 1960년대부터 진행 된 “하역의 자동

화”(자동창고, 자동보급, 컨테이너 선 보급 확대)혁신 셋째, 1980년부터 시작된 “물류관리

의 시스템화”(WMS, TMS 같은 IT물류시스템 활용 확산, 재고나 배차 물류관리 자동화,

효율화 개선) 혁신 넷째, 최근 loT이 진화 “Logistics 4.0에 따른 무인화 표준화” (창고로

봇 등장, 하역, 피킹작업)혁신 등으로 글로벌 물류시장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요컨대, 물류의 조달, 생산, 소매, 배송 등 모든 기능, 정보 등을 실시간 파악하여 이를

기업, 업체 간 정보공유 즉, 제품 이외의 정보를 연결하여 최적의 물류 서비스 제공하는

물류밸류체인의 경쟁력 강화에 초석 되는 드론산업의 활용화를 위해 미국 연방항공청이

상업용 드론 사용을 완화할 경우, DHL, UPS, 페덱스 같은 물류기업과 인텔, 구글, 아바

론, 알리바바, 페이스북 등의 IT기업들은 ON/OFF 상품배송, 통신네트워크, 인공지능 개선

등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드론 산업은 급격하게 발전 할 전망이다. 이는 드론산

업과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더욱 경쟁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수반할 수

있다고 본다.

37) 일본판례: 東京控判, 1935.8.5. 法律新聞, 3904호, p.5 ; 東京地判, 1953.4.10. 下民集, 4권4호, p.502 ; 大阪地

判, 1959.5.11. 下民集, 10권5호, p.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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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이러한 물류 트렌드 발전에 크게 기여할 드론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의

드론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살펴보는 것으로 결론에 대하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아직 드론 물류산업이 많은 분야에 상용화 되지 못하는 난제들 중에

현재 국내 항공법은 시카고 협약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과의 법규는 조화를 이루

고 있지만, 아직 타 국가와의 관련법규를 비교해 보면, 규제도 많고, 2013년 항공레저스포

츠 활성화법도 아직 항공법에 추가되어 운용 중이고, 1999년에 제정된 무인비행관련법도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되어야 하는 등 향후 드론 산업이 글로벌화, 보편화, 활용화가 되기

위하여 관련된 법·제도 개선, 안전문제 해결, 기술력 한계 극복 등에 관련된 국내외 가이

드라인 제정 및 조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의 드론 상용화에 대한 택배배송의 현실을 보면, 택배물량 70% 가량은 수도

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배송이 가능한 상황도 드론택배의 실

효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여기에는 안전성, 배송 물품 무게, 배송된 물품 확인

절차, 배송 비용, 배송지에 도착한 드론 회수 방법 등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드론택

배 기기는 대부분 배터리 충전식인데 이동거리가 길지 않고 물품, 기상여건에 따라 장시

간 비행도 곤란한 현실적 어려움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드론의 장시간 사용을

위해 향후 태양전지를 활용하는 드론 개발에 대해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 세계에서 2번

째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틸트로터를 개발한 바 있다. 우리의 배터리 및 카메라 기술은

우리가 세계 상위 수준에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정부나 관련기업들은 드론 제조산업 에

만 치중하지 말고 드론 관련 부품이나 센서, 탑재 소프트웨어 등 전후방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과 연구개발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38)

셋째, 드론 기반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 제조업체와 서비스 사업자 간 매칭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여 활발한 정보교환도 필요하고, 하천 조사 등 특수 분야에 활용되는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초기 지원도 필수로 요구되고, 이와 별개로 드론 운

용시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드론보험은39) 동부화재, KB보험,

현대해상 등 3개 손해보험사만이 출시한데다 가입 실적도 전무하나 드론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드론 피해보상보험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가입에 따른 금융 제도적 지원방

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넷째, 드론 위치기반서비스(GPS)를 활용한 자동항법 기능이나 충돌회피 기능을 발전시

38) 즉, 카메라, 센서 등 사실상 스마트폰과 드론은 기술 측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은 만큼 정부 지원만 늘리

면 충분히 중국 등 선발주자 추격이 가능하다고 드론 업계는 판단한다. 특히 항법센서와 초분광 카메라 등

고부가가치 부품이 드론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만큼 드론 연관산업 육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지적이

다.(매일경제, 2016년 7월27일, A3면)

39) 드론사고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드론 보험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손해와 개인정보 유출, 환경 훼손,

고가의 기념물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보험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고, 글로벌 보험사는 AIG는

2015년 10월 27일에 세계최초로 드론 보험상품과 관련된 정책 등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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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기술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기술적 개발과 금융적 지원 및 학계의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정책적 지원도 요구되고, 드론 스타트업 확산을 위해선 현재 18

곳에 불과한 드론 비행 전용구역도 대폭 늘리고,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시험비행장을

조기에 건설해야 하고 특히 원전시설 등 비행금지 구역을 축소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규제완화도 요구되고 있다.

다섯째, 드론의 직간접적인 운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테러, 문화재 파괴 등 인적·물적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피해발생시 이에 관련된 민사, 형사적인 피해구제에 관련된

구제법안 등의 기반 마련과 이에 관련된 다양한 드론 분쟁 등이 야기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쟁예방조치를 취하고 분쟁발생시 가장 효율적인 해결방안인 상

사중재제도의 효용성을 높혀 나가야 할 것이고, 이에 관련된 교육 및 홍보도 필요하다고

본다.40)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상업용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시되는 규제프리존의

법제화가 필요하고,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규제프리존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지역전

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2016년 3월 자동폐기 되었고, 4월에 재발의 되었으나 현재 지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적으로 드론 비행이 아직 가능한 지역이 부족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육·해상에서 운용이 가능한 드론이 개발·활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지역

에서의 자유비행공간 확보에 따른 제반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본다.41)

요컨대, 우리의 드론 물류산업의 수준은 아직 재난정보나 방제, 보안 등에만 집중되어

있는 1차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일본은 이보다 더 나은 1차적 수준을 포함하여 드론을

물류산업에 활용하는 2차적 산업 수준이고, 미국 등 드론 선도국은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드론을 개발하여 금융과 보험, 법률적인 부분까지 활용영역을 넓힌 3차적 수준의 산업까

지 진화해 가는 추세에 있는 것이 현재의 드론 물류산업 트랜드 라고 본다.

따라서, 드론산업이 국가와 기업의 주요한 핵심산업 분야로 각광을 받을 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안전 및 사생활보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대책과 다양

한 시장과의 접목에서 생기는 규제의 중복성에 따른 조치와 급변하는 드론 물류산업의 분

쟁해결방안과 관련 법제도와의 국제적 조화도 요구 된다고 본다.

다만, 본고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한 각국들의 드론관련 법규들의 비교 연구와 사례

분석, 피해구제제도 등에 관련된 검토가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이점에 대해서는 차후 연

구과제로 남기기로 하고, 우리의 드론 물류산업도 이제는 제2, 3차적 수준의 융합 스마트

40) 강이수, 박종삼 외, 앞의 책, 2013.

41) 정부는 2015년 1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전략 중 하나인 지역경제발전방안을 통해 전남지역을 드

론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하여 무인기 비행시험 전용공역의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야간·고고도·장거리 비행

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윤자영, 앞의 논문,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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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 드론이 활용되도록 정부, 업계, 학계의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와 적극적인 정

책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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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ispute Resolution and Policy Problem

in the Drone Logistics Industry

Jong-Sam Park

Emerging as a strategic domain of the service industry, the drone logistics industry is

evolving into a zero effort industry, which realizes smart device service ranging from

corporate services to daily customer services. The role of the drone industry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in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as well as corporate

competitiveness, beyond the strengthening of product competitiveness.

Although drones have various strengths and weaknesses for industries, there are plenty of

possibilities for diverse disputes and conflicts due to lack of related laws, regulations, and

institutional norms, as well as unsolved problems related to technologies and operations;

that is, there are still policy tasks and problems to be solved such as unauthorized seizure

of drones, hacking, protection of personal privacy, safety concerns, regulation and limitation

of flying areas, damage relief, and dispute settlements.

Thus, in order to vitalize the drone industry as a future growth engine while responding

to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the drone industry in Korea and overseas and to

strengthen national and corporate competitiveness by harmonizing with advanced management

innovations, it is necessary to conduct in-depth discussions and review policy issues related

to the vitalization of the drone industr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domestic and overseas realities and

statuses of the drone logistics industry and application cases, analyze policies regarding the

drone logistics industry of each country, review general theories on the solution of disputes

arising out of the transactions in the drone logistics industry, and, as a conclusion, suggest

desirable policy issues for the vitalization of the drone logistics industry in Korea.

Key Words : Drone, Drone Industry, Drone Utilization Case Study, Drone Industry Policy,

Drone Logistics Dispute, Dispute Resolution


